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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범수 원장님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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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김범수 교수입니다.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전북대학교 통일교육사업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가 주최하는 ‘통일평화 여름캠프’에 참여하신 국립대학교 
재학생 여러분과 교수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는 한반도 평화 시대에 대비하여 서울대학교와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교가 공동으로 구축한 학술 네트워크로 2019년 서울대학교와 강원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의 협력을 통해 처음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제주대학교가 
참여하였고, 올해는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가 추가로 참여하여 대부분의 거점 
국립대학교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는 2019년 출범 이후 평화아카데미, 동해평화학교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해 왔으며 학술회의와 세미나 등을 여러 차례 개최해 왔습니다. 또한 ‘
한반도 SDG 지표 설정과 남북 협력의 과제’, ‘평화 실현을 위한 갈등 해결의 정치’, ‘평화와 민주주의’ 
등을 주제로 공동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협력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통일평화 여름캠프’를 
개최하고 다양한 연구와 교육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8월 16
일부터 3박 4일간 서울대학교와 파주 일대에서 진행될 여름캠프에서는 한국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상기하기 위해 다양한 강연과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 학생 여러분의 평화 감수성을 증진하고 한반도 평화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여름캠프 준비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네트워크 참여 
교수님들과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통일평화연구원의 연구원 여러분들과 각 대학 
실무진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3박 4일간 참가자 여러분 모두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3년 8월 16일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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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반도평화국립대네트워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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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5개 지역거점국립대(강원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제주대학교)와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 시대를 대비한 교육과 연구 사업을 시작했다. 2023년에는 위의 5개 대학 이외에 경북대, 

경상국립대, 전남대까지 총 9개 대학이 함께한다. 통일평화연구원은 서울대학교를 대표하여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 실현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와 교육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는 세부사업으로 “한반도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DGs)”, “통일평화 공동 교육단”,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협의체”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사업취지]

-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왔던 국립대학들이 지금까지 각 대학에서 해 왔던 통일·평화         

   교육과 연구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 모색

-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실현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국·공립대학이 

   정부 정책에 기여하고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

[세부사업]

1. “한반도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설정 공동연구

2. “평화실현을 위한 갈등 해결의 정치” 공동연구

3. “평화와 민주주의” 공동연구

4. 통일평화 공동 교육단 구성 및 운영

5.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협의체 운영

2. 한반도평화국립대네트워크 소개





3. 여름캠프 프로그램 상세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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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국립대네트워크

여름캠프
시 간 일 정

1일차 8월 16일(수)

사당역 10시 -> 관악 220동 201호 이동, 등록

점심식사

[답사1] 용산 전쟁기념관 관람

전쟁기념관으로 이동

저녁식사 장소로 이동

저녁식사

조별 프로젝트 준비

사당역 -> 220동 201호

220동 201호

사르샤

220동 201호

용산전쟁기념관

여름캠프 입학식

개강식, 프로그램 설명, ice breaking, 조편성 공유

[강의1] 전쟁 기억과 기념의 문화정치

강사: 정근식(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10:00~11:00

11:00~12:00

12:00~13:00

13:00~15:00

15:00~16:00

16:00~18:00

18:00~18:30

19:00~20:00

20:00~21:00

2일차 8월 17일(목)

조식

점심식사

휴식

호암교수회관

220동 201호

도시락

220동 201호

[강의2] 전쟁의 기억, 화해와 추모

강사: 송영훈(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영화상영

<아일라> 한국, 튀르키예 합작, 123분.

07:00~9:00

10:00~12:00

220동 201호
[강의3] 미중 전략 경쟁과 한반도 평화 

강사: 권재범(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5:30~17:30

12:00~13:00

저녁식사 호암교수회관18:00~19:00

조별 프로젝트 준비 호암교수회관19:00~21:00

13:00~15:00

15:00~15:30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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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국립대네트워크

여름캠프
시 간 일 정

3일차 8월 18일(금)

조식 및 체크아웃

[답사3] 통일촌 마을 투어

점심식사

저녁식사 장소로 이동

저녁식사

호텔 이동 및 체크인

호암교수회관

파주 시에나 호텔

통일촌 마을회관

호암에서 파주로 이동

[답사2] (도라전망대, 제3땅굴), 임진각평화곤돌라 탑승,

               갤러리그리브스 관람, 독개다리 및 벙커전시관 등

7:00~8:30

8:30~10:00

10:00~12:00

12:00~13:00

13:00~16:00

16:00~17:30

17:30~18:30

18:30~19:30

조별 프로젝트 준비19:30-21:00

4일차 8월 19일(토)

조식

서울대 시흥캠퍼스 통일평화연구원으로 이동

조별 발표 / 수료식 및 기념촬영

파주 시에나 호텔

이동

교육협력동 609호

7:30~8:30

9:00~11:00

점심식사 1층 코뮨12:00~13:00

해산. (사당역으로 이동)13:00~14:30

11:00~12:00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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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의안 및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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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 평화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권재범

중국의 부상과 미중경쟁

1.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부상

→하드파워

- 중국 경제력과 군사력의 강화

- 아시아의 국가들에 우위

- 미국과의 줄어드는 격차

→But…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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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중 경제력 비교

- 중국의 경제적 성장

- 미-중 간 경제력 격차 감소

3. 미-중 군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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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중 소프트파워

-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중국

의 매력(호감도)

미국 /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미국 / 중국 중
어느 나라가 믿을 수
있는 동맹 or 위협?

7. 미중 경쟁 이슈

- 인권, 환경, 영토 문제 등 다양한 이슈
영역에서 갈등 악화

- 미중 무역전쟁

- 대만 문제

- 홍콩 문제

- 코로나19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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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팽창주의적 / 강압적 행위

- 외교: 적극적 다자주의 협의체 설립

(미국 배제)

- 경제: 경제보복

- 군사: 영토분쟁 문제 등에서의 공세적 행위

1. 미국의 대중국 인식 및 목표

→2010년대 이후 중국을 협력의 대상이 아닌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

→2010년대 중반 현상타파국(revisionist)으로 규정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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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은 미국 경제
와 안보에 다양한 방식으
로 영향을 끼칠 것

미중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가 훨씬 투명해야 함

미국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가
장 중요한 도전요인은 중국/러
시아와 같은 ‘현상타파 국가들’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 질서를
재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군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고 약탈
적 경제력을 지렛대 삼아 이웃
국가들을 강압적으로 대함

→목표:

-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및 미국의 패권적 지위 유지

- 중국의 부상 견제 및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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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

→Pivot to Asia

- 2012년 전후 아시아 재균형 전략 추진

- 동아시아에 대한 집중 강화 천명

- 아시아 지역 미국 전진 배치 및 병력 추가

- 미해군 7함대 전력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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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미국 전략

1. 중국의 대미국 인식

→2010년대 이후 미국과의 경쟁 심화

- 미국: 중국의 성장 / 부상을 봉쇄하는 국가로

인식하기 시작

- 중국 영토보전의 장애물로 인식(대만문제 / 

남중국해 문제)

→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의 입장 내세움

- 인권, 환경, 영토 문제 등 다양한 이슈 영역

에서 갈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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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대응전략

(1) 군사안보적 접근

→역내 미국의 군사력 견제

- 반접근/지역거부 전략

(Anti-access/Area-denial: A2/AD 전략)

- 태평양 지역으로 미해군의 진입 차단 및

격퇴 전략

- 지역 내 중국 해군의 전략적 우세 확보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미국이라는 공통의 경쟁자에 대해 협력대응

- 2010년대 이후 국방분야에서의 중-러 협력 확대

- 양자 합동군사훈련

- 무기이전(주로 러시아→중국)

- 국방/안보분야 협정 및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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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접근

→중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영향력 확대 & 미국의 영향력 견제/약화 목적

→일대일로 전략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 중국의 ‘신 실크로드 전략’

-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로 구성

- 전 세계 60여 개의 국가와 경제적 협력 및 인프라 건설

- 국제금융기구: AIIB

- 각 지역 포럼: FOCAC / CELAC / 16+1 

- 국제/지역적 차원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

~ 미국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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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활동 강화

- 분쟁지역에 대한 지배권 확립 목적

- 군사훈련 및 정찰, 군사실설 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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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경쟁 시기의
한국

1. 개관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미-중 간 경쟁 심화

- 미중경쟁 심화에 따른 아시아의 중요성 부상

- 아시아 지역에 대한 치열한 영향력 확보 경쟁 진행

→미국: 대중견제전선 합류 요구

- 반중안보네트워크

(anti-China security network) 참여 유인

- 미국 주도의 경제협의체 구성: IPEF

-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 위한 타국의

지지 촉구

→중국: 중국의 이익침해 행위 저지

- 미국 주도의 인-태전략 참여에 대한 타국의

참여 저지

- 중국 주도의 다자협의체/기구 창설

- 미국에 대항한 양자/소다자 안보협력체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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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 사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전략적 선택 강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각 국가들의 헤징전략 추진

- 정치적/전략적/경제적 계산에 바탕을 둔 노선 설정

- 위험 최소화 + 이익 극대화

한국의 외교정책
1. 미중 간 균형외교

→한국 역시 미-중 사이 전략적 선택의 기로

-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따라 미중 모두 서로의 전략에 동참을 요구하며 선택을 강요

- 중국: 경제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회유와 협박

- 미국: 안보 제공을 중심으로 한 유인책 & 공유된 민주주의 가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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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에 대한 한국의 입장

- 전반적인 안보문제 대응: 미국과의 협력강화 필수

- 경제성장 / 북한핵문제 및 한반도평화체제 정착 문제: 중국의 지지 필요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사이에 어디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의 문제…

→지금까지 안미경중의 원칙 아래 각 정권별 정책적 차이 존재

- 이명박 정부: 미국에 대한 편승

- 박근혜 정부: 초기 대중 협력 → 후기 미국과의 관계 강화

- 문재인 정부: 중국과의 협력에 중점을 둔 ‘전략적 모호성‘ 견지

→정권별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 미/중 간 신뢰확보에 어려움

→미중관계 악화에 따른 한국의 딜레마 상황에 대한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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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국가들과의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

→주변국: 일본 / 러시아 / ASEAN 회원국 등

- 양자수준의 경제/정치적 협력관계 심화

- 상호간의 교류 확대 추진

→주요 목적

- 한국의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 지지 확보 및 정책 추진의

수월성 확보

- 자원/에너지/통상 등 경제성장 위한 새로운 동력 확보

- 역내 재난구조/환경문제/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비전통안

보문제 공동대응

- 대미/대중 외교의 의존성 축소 + 전략적 자율성 확보

→협력의 지역적 확대

- 역내 협력에서 벗어나 역외 국가들과의 협력 플랫폼

구축

- 경제적으로 시장의 다변화

- 정치/외교적으로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정책 소개 및

지지 확보

→한-카리브 고위급포럼

- 2011년부터 매년 카리브 국가 및 지역기구 대표를 초

청하여 한-카리브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채널

- 국제협력ㆍ녹색성장(‘11) / 전자정부ㆍ해양환경(‘12) / 

관광(‘13) / 한-카리브 공동번영(‘14) / 신재생에너지(‘15) 

/ 기후변화ㆍ식량안보(‘16-’17) / 평화안보(‘18) / 기후변

화대응(‘19) / 보건협력ㆍ식량안보(‘20) / 디지털ㆍ녹색협

력(‘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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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견국 외교 추진

→국제무대에서의 독립적 역량 구축 및 선도적 역할 추구

→주변국들과의 우호협력관계 형성에 있어 주도적 역할 추진

- 국제규범 확산: 인간안보 문제(인권 등) 해결 위한 규범형성에 기여

-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지지부진한 문제 해결에 있어 주도적/적극적 역할 담당

→MIKTA 참여

- 20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

- 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5개국간 협

의체

-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등 핵심가치를 공유 / 국제

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대한 기여 의지와 역량을 보유한

중견국들 간의 협력 매커니즘

- 에너지 거버넌스, 테러리즘 대응, 경제통상 협력, 거버

넌스 및 민주주의, 지속가능개발, 양성평등, 유엔평화유지

활동 등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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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름캠프 답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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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전쟁의 교훈과 호

국정신 배양, 선열들의 호국 위훈 추모를 목적으

로 1990년 9월 착공해 1993년 12월 완공하고, 

1994년 6월 10일 개관한 기념관이다. 연건평 2

만 5천 평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이며, 호국

추모실, 전쟁역사실, 한국전쟁실 해외파병실 국

군발전실, 대형장비실 등 6개 전시실로 구분되어 

있다.

기념관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조사, 연

구 외에 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 

교육, 기념관 관련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부, 전쟁에 관한 학예 활동, 전쟁사 연구 등 전쟁 관련 사업

을 수행한다.

호국추모실은 역대 수많은 전쟁에서 국가를 지킨 선열들의 호국 정신과 위업을 기리고 민족 자존의 혼

을 되새기는 공간으로, 16만여 명에 달하는 전사자 명부가 봉안되어 있고, 귀면무늬의 수호상, 호국 인

물들의 흉상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전쟁역사실에는 선사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각종 대외항쟁 군사

자료, 무기와 장비, 호국선열들의 위업 등에 관한 자료들이 시대별로 구분 전시되어 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쟁 무기 박물관이며, 한국전쟁 때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고 경의를 

표하기 위해 참전 국가들의 대형 국기 및 기념비 등을 볼 수 있다.

 [답사2] 파주 통일촌마을

1973년에는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에 2개의 통일촌(統一村)을 

건설하였다. 통일촌은 국가가 직접적인 어떠한 목적에 따라 마을을 만든 전략촌에 해당하며, 군사분계

선 인접 지역에 이상촌을 건설하려는 목적과 전선 방위와 유휴 경지 활용의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통일

촌은 우리나라 내륙 최북단에 있는 선전마을로서 정부가 1973년 주택과 경작권을 제공하고 263명을 

이주시켜 조성한 곳이다. 민간인 통제구역에 있는 황무지 및 유휴 농지를 개간하여 식량 생산과 안보에 

활용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조성하였기 때문에 전략촌이라고 부른다. 

정부가 가구당 500만 원 이상 지원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여기에는 식량 증산을 위한 

유휴 경지 활용, 전선 방위, 대북 선전 기능의 강화 등 다양한 건설 이유가 있었다. 통일촌은 북한에서 

육안(肉眼)으로 식별될 수 있는 위치에서 우리나라의 우월성을 북에 알리고자 하는 정책적 취지 아래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영농 희망자를 엄격히 선발하였다.

현재는 파주 민통선을 출입하는 다리 중 하나인 통일대교를 지나면 특산물인 장단콩 및 가공품을 판매

하는 농산물 직판장과 농특산물 홍보관 이외에도 통일촌 내의 학교, 교회 등을 볼 수 있다.

 

   5. 여름캠프 답사지

 [답사1] 용산 전쟁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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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사3] 제3땅굴, 도라전망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갤러리그리브스, 독개다리 및 벙커전시관

■ 제3땅굴

제3땅굴은 북한 귀순자의 땅굴공사 첩보를 근거

로 1978년 10월 17일 비무장지대안에서 발견

되었다. 군사분계선의 서쪽 1.2㎞지점으로 추정

되는 북한지역에서 지하평균 73m의 암석층을 

굴착하여 1,6km가량 남쪽으로 내려와 있다. 폭 

2m, 높이 2m의 아치형 구조로 1시간 당 3만명

의 병력 이동이 가능한 규모로 서울까지는 불과 

52km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규모면에서는 다른 

땅굴과 비슷하나 서울로 침투하는데 있어서는 훨

씬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땅굴의 총 길이는 1,635m이나 관광객 안전상 265m만 공개하고 있으며 북한쪽 방향에는 3개의 콘크리

트 차단벽을 설치하여 북한으로 부터의 침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제3땅굴에는 DMZ 영상관, 전시

관 및 상징조형물, 기념품판매장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 도라전망대

서부전선 최북단을 지키고 있는 도라전망대는 군

사분계선으로 부터 1.5km 떨어진 해발 167m

의 도라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7년 1월 

개방 전까지는 비무장지대여서 출입이 불가하였

다. 2018년까지 30여 년간 사용되던 옛 도라전

망대는 시설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일반인 관람

은 중단하고 군장병 안보교육장으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일반인 관광객은 신 도라전망대를 이용하

여야 한다. 파주시는 2018년 10월 22일 옛 전

망대에서 12m 높은 곳에 둥근 외벽 디자인으로 

평화와 부드러운 이미지를 강조하여 지상 3층 규

모로 신 도라전망대를 건립하였다. 도라전망대에 올라서면 DMZ와 개성공단, 개성시가지 뿐만 아니라 

북한선전마을, 송악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임진각과 북한기념관, 각종 기념비 및 통일공원 

등으로 이루어진 관광지이다. 1972년 임진각이 

세워진 후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군사분계선

에서 7km 남쪽에 있다. 임진각 안에 있는 경기

평화센터는 약 300㎡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

층 건물이다. 지하 1층에는 세계 희귀 패류, 1층

에는 북한의 생활필수품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

다. 2층에서는 최근의 북한 실상을 담은 비디오

를 상영하며, 3층은 평화전망대로 임진강과 자유

의 다리 일대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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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각 본관 건너편에는 1985년 조성된 망배단(望拜壇)이 있다. 매년 명절 때면 실향민들이 이곳에 와

서 고향을 향해 절을 하는 곳으로 향로와 망배탑이 있다. 망배단 뒤쪽에는 1953년 건설된 자유의 다리

(경기기념물 162)가 놓여 있다. 길이 83m, 너비 4.5∼7m, 높이 8m로 목조와 철조를 혼합하여 만들

었다. 1953년 휴전협정 이후에 한국군 포로 1만 2773명이 자유를 찾아 귀환한 다리라고 해서 ‘자유의 

다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외의 평화의 종, 경의선 장단역 증기 기관차 등을 볼 수 있으며, 2020년에 

개장한 평화 곤돌라를 타면, 군사보호구역을 지나 민간인 출입통제선 지역까지 들어갈 수 있다.

■ 갤러리그리브스

DMZ 남방한계선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캠프그리브스는 한국전쟁 이후 50여년간 

미군이 주둔하던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미군 기

지 중 한 곳이며, 미2사단 506연대가 머물던 흔

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미군철수 이후 철거위

기에 놓였지만,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2013

년 민간인들을 위한 평화통일 체험시설로 리모델

링하여 민간인 통제구역 내의 유일한 숙박형 문

화예술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캠프그리브스 안에 있는 갤러리 그리브스는 미군 

주둔 당시에 볼링장으로 사용된 공간을 2020년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금과 같이 전시, 휴게 공간으로 

리뉴얼되었다. 전시 주제인 ‘두개의 시간’은 6.25전쟁의 모습만이 아닌 전쟁에 맞설 수밖에 없었던 평

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다.

기획전시인‘젊은 날의 초상, 우리들의 젊은 날’은 1950~2023 한국전 발발 73주년, 정전협정 70주년

을 맞이한 2023년에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에서 이슬처럼 사라진 젊은 날의 초상을 만나보는 전

시이다. 어린 나이에 UN군의 이름으로 참전했던 파병 용사, 학도병, 소년소녀병의 이름으로 참전했던 

어리고 젊었던 용사들을 만난다.

■ 독개다리

'임진강 독개다리'는 한국 분단의 역사적 상징물

인 ‘독개다리’를 복원한 것으로, 민통선 내 임진

강 경관을 자유롭게 조망할 수 있다.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파괴된 교각을 활용하여 길이 105m, 

폭 5m로 전쟁 전 철교의 형태를 재현하였으며, 

과거·현재·미래 구간으로 구성된 다리를 걸으며 

전쟁의 상흔과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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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전시관

BEAT 131은 한국전쟁 당시부터 사용하고 있는 

군 지하 벙커로서, 내부는 군 상황실과 영상체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황실과 군용물품의 

관람이 가능하며, DMZ와 북한 마을의 실시간 

영상과 함께 미티어아트를 체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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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일촌, 전략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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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기 통일촌 건설을 통해 본 ‘전방’의 의미화 과정* **

— 장벽, 전시장, 캠프

전원근1)

한글요약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전방’이라는 관념과 공간 구성의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

는지를 논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분석으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이루어

진 통일촌의 건설과 운영을 살펴본다. 한국전쟁 이후 장기화된 식량부족의 문제는 

민통선 이북지역 개간의 필요성으로 이어졌지만, 이러한 경제적·인구학적 필요성

은 남북간의 대치와 냉전이라고 하는 안보의 논리와 충돌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곧 전방의 개발과 군사화 속에서 ‘전략촌’이라는 형태를 통해 이 둘의 논리를 절충

하였다. 먼저 전방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남한과 북한, 우리와 적을 나누는 한편, 

국토 내부의 위험한 전방지역과 안전한 후방지역을 나누는 이중의 장벽으로 기능

했다. 그것은 휴전선 일대의 군사화와 더불어 민북지역 개발과 민통선의 제도화로 

나타났다. 또한 고도로 통제된 전방은 적과 외부세계뿐만 아니라 내부의 국민들을 

향한 선전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통일촌은 북한에서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에 당시 통치 권력이 꿈꾸는 이상촌의 모습으로 건설되었고, 그 성과들

은 국민에게도 전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통일촌은 특정 목표의 수행을 위해 인간과 

전원근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연구교수

  * 본 연구는 2019년도 통일연구원(KINU)의 연구용역 ｢DMZ 접경지역의 비평화 실태에 관

한 인문학적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본 논문은 추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구성되

었음.

 ** 본 논문은 2020년 2월 6일 한국냉전학회 냉전사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재구

성되었으며, 귀중하고 유용한 코멘트를 해주신 토론자와 사회자 선생님, 그리고 한국사회

사학회의 세 분의 심사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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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의 이동성과 속성들을 통제하고 별도의 공간적 질서를 구축하는 예외공간으로

서 캠프의 성격을 보여준다. 신체와 사상, 사회적 경력과 가족구성 등 다양한 기준

을 통해 선별된 입주민들은 긴 시간 동안 국가와 군의 통제 속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전방이 가지는 정치경제학과 문화

적 효과들에 주목할 것을 제안하고 새로운 공간 구성의 논리와 상상을 위해 전방이 

해체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주요어

전방, 경계, 안보-경제 연계, 장벽, 전시장, 캠프

1. 들어가며

2019년 남북 감시초소(GP) 시범철수는 지난 수십 년간 이 지역에서 이

루어진 군사화가 중단되고 역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

었다. 하지만 2012년 대선정국에서 NLL의 정치쟁점화가 그랬던 것처럼 일

부는 이를 전방의 포기나 안보 무능력 등으로 비난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전방이 현실의 권력구조나 공간에 대한 상상력과 얼마나 긴밀하게 엮여 

있는지를 보여준다. DMZ, NLL, 민통선 등 국경 아닌 경계들이 지난 수십 

년간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추적하는 일은 냉전연구에서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할 질문이다. 이 글에서는 통일촌의 건설을 사례로 한국사회의 

특수한 공간구성의 논리이자 담론으로서 작동해 온 ‘전방’의 존재방식을 분

석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 ‘전방’은 뉴스나 일상 대화 속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안보관광과 군복무를 통해서건, 전방의 군인 아저씨에게 위문

편지를 쓰는 경험이나 정치인들의 위문 방문을 전하는 뉴스를 통해서건 

우리는 일상적으로 전방을 경험한다. 그리고 전방과 연계하여 떠올리는 이

미지들은 국가와 국토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가져야 하는 태도들

을 나타낸다. 한국사회에서 전방은 ‘끝나지 않은 전쟁’, 군사적 위험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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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변방과 부채감, 지켜야 할 영토와 보존해야 할 국토자연, 군사적 

남성성 등 다양하고 중첩된 의미구조들과 연결되어 있다. 

민간인통제선이나 접경지역과 달리, ‘전방’이나 ‘후방’은 행정적으로나 법

률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일상화된 군사 용어이며, 편의에 따라 선형적

인 것(경계선)으로 상상되기도 하고 면적인 것(경계지)으로 상상되기도 한

다. 전·후방은 군사작전이 시행되는 전장이나 전구(theater) 또는 적과의 

대치가 이루어지는 지역과 그러한 지역을 위한 보급 및 병참으로서의 공간

을 나누는 용어이다. 국토를 특정한 군사용어로 나누고 지칭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미 그것은 국토와 경계지역을 어떠한 곳으로 만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과 상상력을 구조화하는 조건으로 작동하

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연구는 냉전기 전방의 개발과 통일촌 건설 사례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전방’의 현대적 의미체계가 ‘장벽’, ‘전시장’, ‘캠프’라는 세 가지 공간적 형태

의 중첩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다시 말해 1968년부터 

1973년 사이라는 특정 국면에 국가에 의해 극적으로 이루어진 민통선 북방

의 개발과 통일촌의 건설을 중심으로 전방지역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와 

기능이 어떻게 확정되어갔는가를 추적하는 시도이다. 그간 DMZ에 대한 

연구가 주로 (자연과학적·인문학적) 자원조사나 경제교류와 관광개발 등 

자본의 논리 또는 관리·개발에 국한되어 있었다(박배균 등, 2019: 13)는 

것을 돌이켜 볼 때, 이 연구는 경계 지역의 공간 구성에 있어서 ‘권력의 

영토논리(territorial logic of power)’ 또는 ‘통치성의 공간들’1)에 대한 경

험적 연구의 시도이기도 하다. 

 1) 김동완(2013)은 공간연구가 주로 ‘권력의 자본논리(capital logic of power)’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평가한다. 이에 비해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권력의 영토논리’에 대한 

연구를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 그는 푸코의 통치성 분석을 도입하면서, 중화질서, 탈식민, 

분단과 냉전체제 등 한국의 통치술이 수행된 특정한 역사적 조건과 국면들 – ‘품행의 지도

(conduire des conduits)’로 연결되는 정교한 장치들의 발달사 - 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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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냉전기 남북한 경계의 성격

경계연구는 많은 이들이 경계(border)를 자연적이고 객관적인 사물로 

믿고 싶어 하지만 실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오래전부터 분석해왔다. 

최근 이러한 흐름에 기반한 DMZ나 접경지역, NLL 등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들이 시도되면서 한반도 경계의 형성과정과 성격이 밝혀지고 있다. 대

표적으로 한모니까(2017)는 인제군의 사례를 통해 북한과 남한의 통치 기

간 동안 경계의 형성이 중앙권력과 지역사회의 상호관계 속에 어떻게 만들

어졌는지 섬세하게 분석하였다. ‘냉전경관’에 대한 연구들(정근식, 2016, 

2018; Jung, 2019; 지상현 등, 2018; 전원근, 2019b)은 DMZ나 NLL과 

같은 경계를 단순한 선에서 사회·역사적 구성물로서 경계지(borderland)

와 경관의 형태로 볼 것을 제안해왔다. 또한 박배균 등(2019)은 한반도 

경계와 통일의 문제를 근대적 영토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상력을 통해 

바라볼 것을 구체적 사례분석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명규(2012)는 

남북간 경계의 문제를 공간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층위에서 작동하

는 정체성과 비대칭성의 차이들로 분석하였다.

근대 국민국가의 탄생은 주변국들과 맞닿은 명확한 국경의 형성과 함께 

했다(Elden, 2013). 반면 전근대 시기에는 명확한 국경선이라기보다는 완

충지대로서 변방이 각 정치체 사이에 존재했다. “각 지역민들은 자신들의 

경계선이 바로 다른 지역민중의 경계선이 아니라, 일단은 자기들의 경계에 

황무지땅이 연결되어 있었으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Simmel, 

1992: 784; 슈뢰르, 2010: 212에서 재인용)는 것이다. 슈뢰르는 그런 공간

이 근대에 사라진 것이 아니며, 이제 ‘제3의 국가’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따라서 완충지대와 국경선은 그 맥락에 따라 경계가 작동하는 기능들

로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포페스쿠(2018: 39)에 따라 변방과 울타

리라는 경계의 두 가지 기본적인 형태를 생각해볼 수 있다. 변방(frontier)

은 ‘앞(front)’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완충지대와 점이적인 구역을 

구성하고 기본적으로 안팎의 “접촉과 외부지향성을 의미”하며,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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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ary)는 ‘가두다(bound)’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선형적인 “영

토적 한계와 분리, 내부지향성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것이다. 남북 사

이의 경계지로서 DMZ 일대는 변방과 울타리라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어쩌면 한반도의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DMZ의 역사적 

변화 과정은 이 두 가지 속성의 경합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통일의 

교두보가 될 외부지향적인 경계에서 군사화되고 엄격히 통제된 내부지향적

인 경계로의 변화, 그리고 다시 교류와 협력을 희구하는 외부지향적인 경계

로의 전환과정이 그것이다.

하지만 ‘전방’이라는 개념은 이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전

방은 분명히 남북 간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한국을 일종의 섬과 같이 

가두는(boundary) 역할을 한 반면, 동시에 여전히 이 경계지대를 정치군사

적·이데올로기적 목표로서 ‘국토통일’이라는 외부지향성을 가진 전초기지

(frontier)이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는 완충지대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방은 아무나 출입할 수 없고, 감히 다른 목적으

로 이용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된다. 그래서 전방은 단순히 특정

한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곳이 어떠해야 한다는 관념

들과 논리, 태도들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전방’이라는 관념은 DMZ 일대

를 냉전분단체제의 통치적 장치로 만들기 위해 경계의 공간적 속성들 중 

일부를 국가권력이 선별하고 조정한 산출물이자 이 지역을 특정한 방식으

로 유지하기 위한 공간 구성과 운영의 논리체계인 것이다. 이 논리체계는 

전방을 경계를 가로지르는 이동성의 관리와 통제 방향을 규정하고, 경계지

를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정치·경제적 논리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배균과 백일순(2019)은 한반도 접경지역이 가지는 중

첩적이고 혼종적인 성격을 ‘안보-경제 연계(Security-Economy Nexus)’로 

개념화한다. 경계와 영토는 안보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 간의 경합과 결합, 

절충으로 구성된다는 포스트 영토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접경지역2)은 각 

 2) ‘접경지역’이라는 용어 또한 이곳을 바라보는 관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안보-경제 연계의 

또 하나의 역사적 구성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접경지역은 탈냉전의 진행 이후 

이 지역의 교류와 활성화가 담론화되면서 나타났고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2000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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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국면마다 지배적인 안보-경제 연계의 논리들에 의해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전방’이라는 관념과 논리체계는 특정한 시기와 조건에 의해 구성된 한반도 

경계지에 대한 안보-경제 연계의 하나의 지배적·대중적 논리 중의 하나이

다.

그렇다면 전방은 구체적으로 경계의 어떠한 논리와 속성들을 가지고 있

는가? 이 연구에서는 전방의 대규모 군사화와 개발이 이루어진 1960년대말

부터 197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에 만들어진 ‘통일촌’의 사례를 통해 전방

의 의미구조를 장벽, 전시장, 캠프라는 세 가지 기능적 형태로 유추하고자 

한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냉전기 동안 남한과 북한을 가르는 

국경이 아닌 경계들 – 분경3) – 의 역사적 맥락이 설명되어야 한다. 왜냐하

면 남북한에서 DMZ와 분단선, 전방과 전연(전방의 북한식 표현)은 ‘원래’ 

하나여야 하는 민족국가의 영토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동시에 양대 냉전세

력의 완충지대로서 위치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냉전 속의 한국은 양대 진영의 경계에 위치한 나라들을 일종의 ‘방

파제’로 만든 미국의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의 희생물이자 수혜자

였다. 국제적 차원에서 한국과 북한의 영토는 양대 진영의 최전방 기지로서

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4) 전방으로서 영토가 가지는 위상이 미국의 경제

으로 이어졌다(박배균·백일순, 2019).한편 ‘접경지역’이라는 용어가 대중화되는 것은 경

계의 문제를 특정 지역에 한정된 문제로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정근식(2018)이 휴전선이나 민통선, NLL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분단선 및 양안 사이의 경

계를 ‘분경(分境)’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분경이 일반적 의미의 ‘국경’이 가진 의미와 기능을 

넘어 경계짓기라는 근대성의 한 차원이 냉전이라는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사건과의 연관 

속에서 수행되는 근원적인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냉전 속에서 진행된 경계짓

기이며, 동시에 경계지의 사회적 구성과정을 개념화한다.

 4) 신욱희(2005: 254)는 한국이 미국에 가지는 포괄적인 안보 이익을 분석한 1965년과 1968

년 미 정부의 보고서에서 다루어지는 한국의 가치가 다음과 같이 요약됨을 분석하고 있다.

(1) 일본과 공산 아시아 사이의 완충지로서, 그리고 아시아 본토에 대한 자유세계의 전진 

방어기지로서 한국의 존재를 유지하는 것

(2) 비공산주의적인 국가건설을 선전하는 사례로 한국을 유지하는 것

(3) 우방으로서 미국의 동맹과 지원의 신뢰성, 혹은 의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한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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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군사적 원조, 그리고 정권의 안전보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은 ‘전방’이라는 논리가 단순히 언표적 차원이 아니라 실재하는 권력관계

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DMZ 일대는 다시 한국 

영토 내부의 전방으로 위치됨으로써 국제적 층위와 남북관계라는 층위를 

통해 이중의 전방이라는 위상을 가지게 된다. 전방지역의 관리와 통제가 

적어도 1954년 유엔군의 행정권 이양 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실질적

으로 미국에 있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식민지 경험과 분단이라는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영토(국토)가 

가지는 의미와 감정적 애착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호랑이 모양이나 무궁화

로 뒤덮인 한반도 표상, 삼천리 강산과 팔도강산이라는 관념들은 한국에서 

영토가 가지는 민족주의와의 강한 연결성과 역사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

속선상에서 남북 사이의 경계지대는 통일이라는 민족적 지상과제를 위해 

가로질러야 되고 연결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식민주의와 분단, 전쟁을 거친 

한반도 주민들에게 있어 이 공간은 임시적인 것일 뿐 국민국가의 영역을 

규정하는 영속적 경계가 아니었다. 헌법에서 정의된 영토의 범위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전후의 이승만 정권은 북진통일을 주장했으며, 

이들에게도 DMZ는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한시적인 경계일 뿐이었다. 오

히려 이것을 막은 것은 한반도를 완충지대로 삼아 냉전 구도를 유지하고자 

했던 미국이었다. 정종현(2009)이 이태준의 소설과 당시 신문들을 통해 분

석하듯이, 38선과 휴전선이라고 하는 임시적 경계선들이 양 진영 및 양 

국가 간 사이의 분경으로서 물질화, 영속화되는 과정은 대중들의 심상지리

와 지정학적 상상의 내면화 및 개개인들의 정체성의 변화로도 이어졌다.

이와 같은 상황은 박정희 정권의 등장과 함께 강화되었다. 그는 공격적

인 북진통일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전쟁으로 황폐화된 국토의 ‘회복’, 즉 

국토개발을 주장했다. ‘국토’는 국민국가와 영토, 그리고 국민으로서 민중의 

정체성을 동일시하고 그것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관

념이다. 1961년 군사정변을 통해 등장한 박정희 정부는 조국의 근대화를 

유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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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우며 경제개발과 함께 국토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제1차 국토종

합개발계획’(현재 ‘국토종합계획’)의 기원은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

법’(2003년 ‘국토기본법’으로 개편)에 있지만, 196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실질적인 구상안이 만들어졌다. 박정희는 196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

국토건설계획’을 발표하며 국토의 근대화를 공약하였고, 1971년 제1차 국

토종합개발계획으로 이어졌다. 국토의 통일은 조국근대화와 경제발전, 자

주국방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므로, “통일에의 길은 건설뿐이며 건설만

이 통일에의 지름길”(문화공보부, 1971)이라는 국력배양론을 통해 주장되

었다. 

이렇게 국토개발은 전 국민의 염원인 통일이라는 과제와 연결되었다. 식

민지와 전쟁을 경험한 한반도 주민에게 있어 통일은 더 이상 폭력으로부터 

고통 받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반공 안보국가는 이러한 탈식민

주의적 열망을 국력배양과 국토개발을 통해 연기될 수밖에 없는 ‘국토통일’

이라는 개념으로 탈바꿈시켰다. 그것은 통일을 위한 협상과 교류 등 실질적

인 목표의 추진을 뜻하기보다는, 언표수준에서 국가 내부의 통일담론을 선

점하고 틀 짓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전방의 경계지역은 언젠가 도래할 

국토통일과 국토의 수복을 위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여기서 통

일은 반공국가의 튼튼한 안보와 국력에 의거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

합, 그것을 위해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는 다양

한 방식으로 상상될 수 있는 통일이라는 탈식민주의적 과제가 ‘국토통일’이

라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영역으로 축소(전원근, 2019: 53)되는 과정이었으

며, 경계의 내부지향적인 속성이 강화되는 과정이었다.

이 시기에 특기할 만한 것은 1968년 1월 청와대 습격사건과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으로 정점에 올랐던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의 급증이 있다. 1966년

경부터 증가한 무력충돌은 철책과 지뢰, 초소 설치 등 휴전선 일대의 군사

화를 동반하였으며, 주변부 국토를 ‘안보 취약지구’로서 바라보게끔 만들었

다. 이와 같은 흐름은 일종의 내지 개발에 해당되는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더불어 변방 개발로서 ‘취약지구종합개발’로 이어졌다. 이 구상에서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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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부의 개발은 국토의 재건과 자급자족이라는 경제적 개척의 의미와 함

께 안보의 강화라는 의미가 결합되었다. 간척 사업과 도서개발 및 전략촌 

건설은 대표적인 국가의 주변부 개발 사업이었다. 1945년도부터 1958년 

출입영농이 시작된 시기까지를 경계 형성의 제1차시기라고 할 수 있다면,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 사이에 이루어진 군사화와 주변부 영토 

개척·개발은 경계 형성의 제2차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전방의 

요새화와 전략촌 건설, 서해5도의 요새화, 수도권 그린벨트 조성5)과 군사

시설보호법 제정 등 전방의 안보-경제 연계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 구성의 

기본 틀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지고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민북지역 개발

은 식량의 자급자족과 안보취약지구의 군사화라는 안보-경제의 융합적 프

로젝트로서 추진되었으며, 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분경의 냉전경관들은 ‘안보관광’을 통해 오

랫동안 분단과 영토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각을 구조화해왔다(Jung, 2019).

이처럼 냉전과 분단의 경험들은 분단선과 국경, 외부지향성과 내부지향

성, 경제적 필요성과 군사적 필요성이라는 다양한 의미들이 분리불가능한 

특수한 공간을 만들어냈다. ‘전방’은 이러한 경계 구축의 논리와 상상, 권력

의 연결성을 드러내는 한국적인 경계의 형태이자 개념이다.

3. 장벽, 전시장, 캠프로서 전방의 구축

Ⅰ. 장벽: 민북지역 개발과 군사화

1960년대 중후반 이후 국가가 직접 개발과 관리에 나서기 전까지 민통선

(귀농선; CCL) 이북의 경계지역은 지금과는 달리 다공성의 경계지역이었으

며, 중앙권력의 공백 속에서 사적인 권력이 경계관리의 제도적·물리적 허

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1962년 철원의 

 5) 장세훈(2017)은 그린벨트의 구상이 환경보존과 난개발 억제라는 명목상의 이유뿐만 아니

라 수도권 군사시설을 은폐하고 보호하는 군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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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농장개척단’6) 사건을 볼 수 있다. 남북한 또한 서로의 허점을 이용하

며 군사적 도발을 주고받으며 비정규전을 이어갔다. 1968년 청와대 습격사

건으로 정점에 오른 경계침범에 대한 위기의식은 결국 휴전선과 민통선을 

중심으로 한 이 경계지역을 이중의 장벽으로 강화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나아갔다. 그것은 첫 번째로 휴전선을 따라 설치한 철책과 지뢰, 감시초소 

등 외부(북한)로부터 내부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물리적 장벽이었으며, 두 

번째로는 군사작전을 방해하는 내부의 국민을 통제하고 영토를 위험한 전

방과 안전한 후방을 분리하는 제도적 장벽으로서 민통선의 기능 강화였

다.7) 이는 전방의 기본적인 공간적 속성으로서 경계의 내부지향적 통제의 

기능이 선택적으로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을 시기적으로 보자면, 

식량난에 따른 민통선 이북에 대한 개발 요구의 등장, 심화된 남북의 군사

충돌과 안보인식의 변화, 경제적 요구와 안보 논리의 절충으로서 민북지역 

개발과 전략촌의 건설이다.

먼저 1960년대 지속된 보릿고개와 식량난은 귀농선(민통선)의 북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1954년 민북지역에 대한 행정권이 한국으로 

이양되면서 유엔군은 큰 지장이 없는 한 이 지역의 농경을 보장할 것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와 군은 출입영농제도를 통해 민북 지역

 6) 1962년 철원군 동송에 제대군인들이 동호농장개척단(단장 오필생)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사적인 관계를 통해 군부대와 연계하고 민통선 북방의 출입영농을 주관하였다. 전후 이미 

전방지역의 많은 군부대들은 부대 주변에서 영농을 하고 있었으며, 화전민이나 농민들의 

출입영농을 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종의 영토개척에 관여하고 있었다. 동호농장개척단

은 82명의 해당지역 제대군인으로 이루어진 단체로 철원군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고 군부

대와 결탁하여 영농출입증과 출입통제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정도로 비공식적으로 정부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였다. 이들이 민북지역 토지를 독점하고 횡포를 부리게 되자, 

결국 1964년 불만을 가진 농민 3천여 명이 몇 차례에 걸쳐 동송면에서 독점반대 시위를 

벌임으로써 개척단은 해체되었다. 이후 경계지역의 개발은 국가의 독점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속에서 진행되게 된다. 자료: 철원신문(2016.4.27.), ｢(연재) 42) 수복지역 철원은 

집과 땅과 돈을 그냥 주는 곳｣(검색일 2020.3.1.)

 7) 분경의 이중적 장벽으로서의 기능은 한국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다. 대만과 중국대륙 사이

에 위치한 금문과 마조 열도 또한 중국대륙과 대만,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을 나누는 한편 

위험한 전방 열도지역과 안전한 후방의 본토를 나누는 이중의 장벽으로 기능했다(정근

식·김민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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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한적인 농경을 허용하고 있었지만, 제한을 보다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지속되었다. 1966년의 국회 국방위원회 제57회 14차 회의록에는 ｢귀농선

연장에관한건의｣가 안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차지철 의원 등 31

인은 식량증산이라는 정부의 목표에 의거하여 귀농선을 휴전선 남방 1km

까지 연장(북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군 작전상의 지장과 “상

당한 지역에서 명시적은 아니나 귀농선을 꾸준히 수정하여 왔었”8)다는 이

유로 이 제안은 폐기되었다. 이 회의록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민북지역 영농

이 군 작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응하면서 전략촌과 비슷한 구상

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건의안은 귀농선 연장에 대한 제안이유로 식량

증산과 귀농민에 대한 소득증가를 들고 나서,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을 하고 

있다. 

휴전선이란 특수사정을 배려하여 동지역내에서의 영농은 일반인의 개

별적인 활동을 원리적으로 견제하되 집단영농 형성의 공동경작을 채택하

는 방법과 재향군인에 의한 조직된 집단개척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선행 

실천함으로써 작전지구의 안보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음(국방위원회 제57

회 14차 회의록, 1966.7.16.)

비록 이 건의안은 국방부 등의 거부로 통과되지 못하였지만, 이듬해인 

1967년부터 취약지구 종합개발계획과 전략촌 및 전방 철책 건설 등 중앙정

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변부 영토개발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식량증산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남북간 군사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정 운영자들에게 경계지역이 구멍이 뚫려있는 ‘안보 취약지구’로 

인식되어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서로 

연계된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는 휴전선 일대의 군사화와 요새

화를 통해 외부(북한)로부터의 침입을 막는 장벽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었

고, 또 하나는 민통선과 민간인통제구역 내부의 통제를 강화하여 민간인의 

 8) 한편 앞서 귀농선이 꾸준히 수정되어 왔다는 것은 귀농선이라기보다는 별도로 軍에서 지정

한 ‘출입영농한계선’으로 판단된다.

- 97 -



56

출입을 막는 장벽으로 만드는 작업이었다. 이것은 결국 전방이 외부로부터 

내부를 분리하고, 다시 전방과 후방을 분리하여 적과 잠재적 적(국민)의 

침입을 막는 이중의 ‘장벽’으로 구축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1> 화전민대책에 대한 대통령 보고서와 미 포병사령부의 

인근 농민의 무단경작 조치요청

(좌: 대통령기록관[1966], 1A00614174959568; 우: 국가기록원[1971], DA0889432)

한국전쟁 후 인구증가와 식량부족으로 농지가 부족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농민과 도시민들이 화전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접경지역 근처의 농민

들은 불법영농뿐만 아니라 민북지역에 남겨진 고철들을 수집하기 위해 민

통선을 왕래하였다. 이처럼 체계적인 접경지 관리의 부재 속에서 나타난 

가난한 농민들의 자구책들은 빈번한 경계침범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행위

는 곧 사회정치적 문제가 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행정적 관리의 문제가 

떠올랐다. 농민들에 의한 개간과 군사지역 고철수집 등의 행위는 당시 정부

의 녹화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군작전에 방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외교

적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는 문제였다. <그림 1>에서 보듯 미군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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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나 훈련장 주변의 농민들 때문에 훈련 등 작전수행에 곤란을 겪고 지방

정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국가는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산림보호, 국토

보전은 물론 국가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1965년부터 화전민 

이전사업에 착수하였다.9) 정부는 1965년에만 3,000호를 이전시키고 주택

을 건설하고 미개간지를 주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1966년에는 ‘화전정

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화전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

편 화전을 정리하고 산림을 복구하였다.

따라서 국민에 의한 경계침범의 문제는 안보의 문제로도 인식되었다. 특

히 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취약지 대책사업으

로서 화전경작 금지에 박차를 가하였다. 화전지역이 적 침투로상의 용이한 

거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 일환으로 주민들을 외딴 산간에

서 평지로 집단 이주시키는 독립가옥 이주정착 및 집단화사업이 집중 추진

되었다. 이러한 화전민 이전정책은 1976년경 마무리된다. 그러면서 민통선

을 중심으로 한 휴전선 일대의 출입통제와 군사시설 및 군사지역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은 더욱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통제구역을 명

시한 1972년 군사시설보호법의 제정으로 이어졌으며, 민통선의 장벽화와 

민북지역(CCZ)의 통제는 완전히 제도화되었다. 

두 번째로 민간인통제구역의 북쪽 경계인 휴전선 일대의 장벽화가 동시

적으로 추진되었다. 역설적으로 이 과정은 민북지역에 대한 개발(농경지 

개간)과 함께 진행되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식량증산을 위

한 민북지역 개발의 요구를 안보의 관점에서 가능한 방식으로 적용한 것이

었다. 원래 민통선 이북 지역은 전후 오랜 기간 주민이 소개되어 농사나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개간과 수리시설 마련 등 많은 노력이 필요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뢰 위험과 군사적 갈등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었다. 민북지역에 일반 국민이 거주하는 것은 군사작전의 측

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었다. 군사작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 

 9)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산림녹화 – 화전정리사업’ 항목

(http://theme.archives.go.kr/next/forest/project/burnField.do) (검색일: 2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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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민북지역 영농에 대한 군부의 기존 입장은 반대와 적극적 통제였다. 

하지만 1967년경 국방부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영농이 군사작전상의 전략

촌 개념으로 고려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당시 휴전선 인근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의 

급증 및 1966년 이스라엘 시찰을 통한 키부츠10) 전략촌 개념의 수입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내무부는 1967년 1월 26일 ‘낙후저개발지역(도서, 

낙도) 개발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주관하였고, 2월 1일 ‘접적 및 수복지구 

종합개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이는 다시 ‘낙후지역(도서·낙

도 및 접적·수복지구) 종합개발’ 계획으로 이어졌다. 전략촌 개념이 적용

된 낙후지역 종합개발계획은 국토 내부의 근대화를 위한 같은 해의 ‘대국토

건설계획’과 짝을 이루는 군사안보 관점의 국토개발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개발계획도 승공능력을 갖추고 그 기반을 조성키 위한 것”이며, 

“이 지방주민의 소득향상뿐만 아니라 더 고차원적 승공통일의 방향으로”11)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었다. 다시 말해 민북지역 개발의 경제적 필요

성은 이미 대두되고 있었지만, 그것이 시행되는 결정적인 계기에는 심화된 

군사대립과 남북 경계지역에 대한 정부의 군사적-안보적 위기의 인식전환

이 있었다.

특히 1968년 청와대습격사건은 휴전선으로부터 서울까지 방어선이 미흡

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졌고, 이는 휴전선 일대의 방어선을 강화12)하고 첫 

번째 전략촌인 대마리 재건촌 건설을 그 해 8월까지 조속하게 완수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군은 휴전선의 기존 목책과 철조망을 철책

으로 강화하고 감시초소를 촘촘히 건설하는 한편, 적 예상침투로 상에 있어 

10) 키부츠(Kibbutz)는 1909년 시오니즘 운동 이래 건설된 이스라엘의 정책적 집단영농 자치

공동체로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이고 모든 생산활동 및 생활재는 공동소유이고 수입은 공동

체로 귀속된다. 아랍권과의 관계에서 향토방위라는 군사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며, 

현대 키부츠의 상당수는 기존의 사회주의적 삶의 양식을 버리고 사유화를 도입하였다. 

11)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84498, ｢낙후지역(도서, 낙도 및 접적, 수복지구) 종합개발 관

계관 회의 결과보고｣(내무부. 1967) 등.

12) 휴전선 일대의 군사화 과정과 관광자원화에 대해서는 Jung(2019)과 정근식(2018)을 참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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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촌이 일종이 방어진지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민간방위체제 구축을 

기획하였다. 따라서 전략촌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은 모두 농민이어야 했지

만, 동시에 군대의 경험이 있고 사상적으로 무장하여 자체 방위능력을 갖춘 

자들이어야 했다. 전략촌은 인구학적 압박이나 식량증산의 목적이 군사작

전상의 필요성과 결합되면서 탄생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1967년 육군사관

학교 교수 임동원은 반공 전략으로서 “주민통제망으로서 ‘애국반의 강화’, 

산간벽지에 분산되어 있는 농민들에 대한 ‘특수한 통제책 강구’, 대내 심리

전 강화를 통한 ‘반공사상 고취와 승공태세 확립’ 등을 열거”(허은, 2015: 

304-5)했다. 이처럼 전략촌은 내외부과 전후방을 분리하는 이중의 장벽의 

논리가 동시에 작동하는 공간으로서 전방의 공간구성 논리를 보여준다.

전략촌은 평소에는 농경에 힘써 식량증산에 기여하는 한편, 적의 심리전

이나 프로파간다에 흔들리지 않고 적의 침투위협으로부터 자체 및 지역방

어를 할 수 있는 아군의 안정적인 거점이 되어야 했다. 그러한 구상이 드러

나는 문건으로는 국방대학원에서 발표된 일련의 졸업논문들13)을 참고할 

수 있다. 전략촌의 조성계획을 다루는 연구논문은 1960년대 말부터 1970

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에 국방대학원에서 집중적으로 발표되었으며, 이는 

전략촌의 연구가 시급한 과제이자 군사적 기밀로서 다루어졌음을 시사한다.

고광도(1967)은 “경제적 내지 군사적 합목적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길이란 한국에 적합한 전략촌의 형성일 것”이라며, 농업생산의 가치와 군작

전상의 가치라는 두 가지 큰 기여라는 측면에서 전략촌의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단순한 영농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전략촌이 만들어진다면, “종래의 

제약요인은 극복될 수 있는 동시에 오히려 군작전 및 보안에 있어서의 효율

성을 높일 수 있을 것”(고광도, 1967: 194)이라는 것이다. <그림 2>는 이 

시기 안보의 관점에서 전략촌이 가지는 위상을 일목요연하게 드러낸다. 전

13) 발간연도 제 목 저 자 (당시계급)

1965 귀농선북방의 영농문제고찰 육군준장 김인경

1967 귀농선 북방 영농에 관한 연구 육군소장 고광도

1968 간첩침투 분쇄를 위한 전략촌 설립 육군소장 이창호

1972 예비군관리: 내륙취약지구에 전략촌건설을 중심으로 육군대령 조익형

- 101 -



60

략촌의 건설은 휴전선 일대와 같은 경계지역의 장벽화를 이루어내는 하나

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림 2> 군사안보에 있어 전략촌의 기여요소 (고광도, 1967)

군사안보에 있어 전략촌의 기여요소

첫째: 군전투원의 증가

1) 유사시 사단전투임무의 수행

2) 보충병의 역할 3) 노무자로서의 활용

둘째: 대간첩작전의 강화

 가. 부락자체경계와 책임지역경계를 실시함으로써 경계망이 확대된다

1) 자체경계 2) 책임지역경계

 나. 대간첩작전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군 사기의 앙양

 - 전략촌 주민들의 자발적인 농촌근대화와 문화적 생활은 장병사기의 외적요인

으로 작용

넷째: 對敵선전의 효과

 - 사회적 경제적 우위성을 적에게 드러냄으로써 적선전의 기만성 폭로 및 대적

선전 효과

기타 군민간의 유대 강화 등

한편 이들 논문의 구상은 전략촌이 북방 경계지역뿐만 아니라 후방의 

주요 지역에도 건설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창호(1968)와 조익형

(1972)의 논문은 당시 북한의 전략·전술적 변화를 검토하고, 전국의 간접

침투 위험 혹은 예상지역에 “對간첩침략전대책으로서의 전략촌”을 설립할 

것을 주장한다. 이들의 설명에서는 일련의 마을들이 전략지역, 즉 안보상 

취약지역을 둘러싸 간첩이나 게릴라의 출입을 막는 방어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방어선으로서 전략촌이 필요한 지역은 

전방뿐만이 아니라 간첩침투가 용이하다고 생각되는 전국의 산악지역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은 1980년대 초반 타지역 전략촌 건설 논의14)

로도 이어졌지만 건설로 더 이상 이어지지는 않았다.15)

14) 동아일보, 1980.3.25. ｢수복지구·해안선 등 취약지구 전략촌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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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시장: 이상촌으로서 통일촌 건설과 진열

국가의 관점에서 경계는 출입이 엄격이 통제되고 감시가 이루어지는 ‘장

벽’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경계 너머의 적과 내부의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을 선별하여 전시할 수 있는 일종의 ‘전시장’이기도 했다. 전방 지역

은 국가와 군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고 외부의 개입이 용납되지 않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전시장으로 활용하는데 방해받을 것이 없었다. 

유일한 방해요소는 이미 통제 하에 살고 있는 민북지역의 주민들의 돌발적

인 행위뿐이었다.

민북지역의 개발은 전략촌의 건설로 이어졌지만, 1968년부터 먼저 건설

되기 시작하였던 재건촌은 북한에 보여주기 위해 최적화된 마을은 아니었

다. 비록 국가의 지원으로 상대적으로 현대화된 마을로 건설되어 선전물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주로 민북개발과 식량증산, 주민의 통제와 안

보적 기능에 집중되어 있었다. 전략촌에 있어 심리전의 개념이 보다 공세적

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1973년 철원과 파주 두 곳에 설립된 통일촌이었다. 

통일촌은 북한에서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곳, 예컨대 주변보다 다소 높은 

언덕지역(백연리 통일촌)이나, 북한의 산악에서 잘 내려다보이는 곳(유곡

리 통일촌)에 건설되었으며, 모든 주택은 북향으로 건설되었고 마을의 조경

과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경계경관(포페스쿠, 2018: 44)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통일촌은 기본적으로 전방에 진열하고픈 근대화되고 ‘잘 

사는’ 이상적인 한국사회의 축소판이었다. 그것은 외부로는 북한뿐만 아니

라 DMZ를 방문하고 싶은 외국인들을 향한 것이었으며, 안으로는 국민들을 

향한 전시물이었다. 이처럼 통일촌은 경계가 선전물의 ‘진열장’(지상현 등, 

2018)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림 3>은 통일촌이 남

한 국민들에게도 정권의 성과를 보여주는 과시적 선전물로 기능했음을 보

여준다.

1972년 ‘수복 및 접적지구 종합개발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내무부는 국

15) 충북 괴산군에 대한 허은(2015)의 연구는 전방이 아닌 지역에도 일종의 전략촌이 만들어

졌으며, ‘새마을’의 개념적 토대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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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와의 협의와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1973년 경기도 파주군 백연리

와 강원도 철원군 유곡리에 2개의 통일촌을 건설하였다. 통일촌 건설은 당

시 국토개발 정책 중 특수지역개발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으며, 취약지대책

의 전술도로 건설, 낙도지역개발 등과 동시적으로 추진되었다.16) 민통선 

북쪽에는 이미 한국전쟁 이후 주민들에 의해 형성된 마을들이 있었으나, 

재건촌과 통일촌은 국가가 계획하여 만들었다는 점에서 고도 근대주의

(high modernism; 스콧, 2010)적 ‘국가촌락 사업(state village campaign)’의 

한 사례(전상인·이종겸, 2017)이자, 냉전기 국가안보적 목적으로 아시아

의 농촌지역에 만들어졌던 전략촌들, 즉 말레이시아의 신촌(chinese new 

village)이나 베트남 전략촌(strategic hamlet) 등과의 연속성을 가지는 냉

전·분단체제가 만든 지정학적 산물이었다.

 

<그림 3> 통일촌 입주식 보도와 통일촌 건설 후 변화된 철원 모습 보도 

(경향신문 1973.8.21.(좌); 1974.10.17.(우))

경기문화재단(2013: 220-221)의 보고서는 통일촌 건설과 관련된 기록들

을 보여주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5월 24일 적십자 전방사무소를 

16) 매일경제, 1973.1.22. ｢박 대통령, 유신저해요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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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찰하고 “재건촌의 미비점17)을 보완한 전략적 시범 농촌을 건설하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해 11월에 기본계획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백연리 주

민들의 기억 속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5월 이 지역을 순시하다 ‘전진

농장’(전방 군부대에서 직접 개간·운영하는 농장)에서 농사짓는 군인들을 

보고 추진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실제로 1사단 인근에서는 1972년부터 

하사관들에 의해 군 영농이 실시되고 있었다. 통일촌 건설은 1972년 5월 

대통령 지시, 11월 협의회 구성, 1973년 2월 입주대상자 확정, 3월 개발(개

간) 착수, 8월 입주식까지 약 15개월 동안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이를 진행

한 ‘통일촌 건설 중앙협의회’는 내무부를 중심으로 국방, 농수산, 문교, 보

사, 상공, 체신, 건설, 문공 등 8개 부처로 구성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이미 

1960년대 말부터 전략촌을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때의 ‘시범 농촌’ 

건설 지시는 재건촌보다 더 전략촌에 가까운 개념으로 정책적 촌락을 건설

하라는 주문에 다름 없었다.

1973년 3월에 마련된 개간사업계획에 따라 농업진흥공사는 강원도 철원

군과 경기도 파주군(현재 파주시)에 토지조사와 경지정리 및 개간을 진행

하였다. 통일촌 입주식이 파주의 경우 8월 21일, 철원의 경우 8월 22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볼 때 계획 수립과 개간 및 농지확보, 주택건설, 인프라 

건설 등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국가적 프로젝트

로서 모든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건설을 실시한 결과였다. 이 작업에는 

인근 군부대뿐만 아니라 미리 선발·소집된 입주민들도 참여하였다. 하지

만 통일촌 건설은 토지소유권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나 주민의 삶에 

대한 세심한 배려 없이 1년여 만에 계획과 건설까지 이루어진 사업으로 

향후 토지분쟁과 주민간의 불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17) 자료수집의 한계로 ‘재건촌의 미비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로 지목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재건촌과 달리 보다 전방에 가까운 거리에서 적의 시선에 노출되도록 의도된 마을

의 위치, 북향을 하고 있는 현대식 주택과 경관적 요소들, 제대군인의 비율과 공동경작 

등의 차이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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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철원 유곡리 통일촌 위성사진 

(구글맵 위성사진; 검색일: 2020.3.1.)

통일촌의 건설과 입주식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뉴스 보도에서 통일

촌은 ‘민통선 북방의 유휴지’의 개간과 개발의 선봉에 선, ‘기계화 영농’ 및 

‘협업영농’의 기틀을 갖춘 ‘시범새마을’로 설명되었다. 성대하게 계획된 입

주식에는 내무부 장관, 국방부 차관, 합참의장, 국회의원 등을 비롯하여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였다.18)

통일촌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추진된 국가적 규모의 사업이

었으며, 남북한의 경쟁, 북방개발, 근대화된 농촌모델과 관련되어 있기에 

박정희 정권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었다. 1974년 국회내무위원

회에서 강병규 위원이 내무부장관에게 파주 통일촌의 경지정리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면서 나온 다음의 이야기는 통일촌이 가지는 위상을 보여

준다.

강병규 위원: (중략) 다섯째는 통일촌 문제입니다. 통일촌, 거기에 80세

대를 우리가 이주시켜 가지고서 소위 민통선 북방에서 우리의 이상적인 

농촌을 건설해서 북한괴뢰의 평화인가 나발인가 하는 것보다도 월등한 소

득증대로 월등한 농경업을 이룩해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했다 말이에요. 

더욱이 그 마을은 판문점으로 가는 옆에 있어요. 남북회담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다니는 통일촌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의 이상촌을 민통선북방에 만들어서 북괴의 

18) 강원도 농업정책과(1977), ｢통일촌 입주행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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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능가해 보자는 것이 우리의 야심이었어! 그러나 통일촌이 금년 들

어서 본위원에게 하나의 문제로 탄원서가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실을 비롯해서 아마 내무부에도 들어와 있을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통일

촌은 농산물의 소득증대 내수면개발 산림개발 축산장려 약초재배 승공교

육까지를 고려했던 다목적사업이야! 이 사업을 위해서 액수를 내가 밝히

지 않지만 적어도 몇 억의 돈을 내무부와 농수산부와 건설부가 합세를 

해서 투입을 했다 이것입니다.

* 자료: 제90회국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3호(1974.11.18.) / 강조는 연구자

이전의 재건촌에 비해 파주와 철원의 통일촌은 전방의 전시물로서 성격

을 더 잘 보여준다. 통일촌은 남방한계선에 가까운 북쪽 지역, 그리고 적의 

가시선에 보다 잘 포착되는 위치에 건설되었다. 유곡리의 건물들은 격자형 

구조로 시각적 통일성을 갖추고 남고북저(南高北低)로 배치(전상인·이종

겸, 2017: 32)되었다. 두 마을 모두 인근 마을이나 재건촌에 비해 훨씬 

현대화되고 잘 정비된 마을 형태를 갖추었다. 현대식 주택들은 북향으로 

건설되었으며, 유곡리의 경우 ‘통일’이라는 글자모양으로 배치되었고, 백연

리의 경우 조경이 잘 된 주 도로 양쪽으로 주택들이 배치되었다. 마을 운영

내규를 통해 마을의 외관과 조경의 유지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는 통일촌이 

당시 북한과의 경관 경쟁 또는 심리전의 하나의 요소로서 구상되었음을 

보여준다. 통일촌이 계획된 1970년대 초반은 북한과의 체제경쟁의 하나로

서 경관 경쟁이 심화되던 시기였다. 한편 민통선 북방지역의 개간과 전략촌 

건설로 바뀌고 있는 철원의 풍경은 그 자체로 선전물이 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현재의 DMZ 인근과 전방 경관의 기반이 되었다.

Ⅲ. 캠프: 통일촌 입주민의 선별과 통제

Tesfahuney와 Dahlstedt(2008)는 아감벤으로부터 시작된 예외상태와 

캠프(camp)에 대한 논의들19)과 사회과학의 이동성에 대한 논의들

19) 아감벤(2008: 45)은 “서양 정치의 근본적인 대당 범주는 동지-적이 아니라 벌거벗은 생명-

정치적 존재, 조에-비오스, 배제-포함이라는 범주쌍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현대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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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ty turn)을 통해 ‘캠프’를 근대의 공간조직의 주요한 원리 중의 하나

로 격상시킨다. 이는 Minca(2015)가 캠프를 하나의 근대적 제도이자 공간

적 생명정치 기술, 그리고 배치의 장치(apparatus of dispositifs)로 개념화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캠프, 즉 수용소는 전쟁 

중의 집단수용소나 식민지 플랜테이션 수용소처럼 역사적으로 특정한 사건

과 결부되어 나타났던 시설을 넘어서 권력이 어떤 문제들을 처리하는 공간

적 실천과 논리의 전형적 방식 중의 하나가 된다. 특히 Tesfahuney와 

Dahlstedt(2008)는 캠프가 단지 인간들의 격리나 공간적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물질과 비물질, 신체와 기호, 제도와 공간을 뒤섞어

서 기존의 규범적 범주들을 허물고 권력의 목적에 맞는 배제와 포함의 질서

를 창출해내는 실천임을 주장한다.20) 따라서 이들은 캠프의 양상에 단순히 

배제되거나 박탈당한 인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게이티드 커뮤니티처럼 

엘리트나 권력자들처럼 “선별된” 사람들을 위해 작동하는 공간적 양식들도 

포함시킨다.

캠프에 대한 논의는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전방이라는 물질적이고 상상

적인 공간이 예외적인 공간으로서 작동해온 측면들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게 볼 때 통일촌은 예외공간으로서의 전방에 대한 하나의 알레

고리가 될 수 있다. 통일촌은 기본적으로 식량자급을 위한 개간·영농이라

는 경제적 필요와 휴전선 인근의 안보위기에 대응한다는 정칙군사적 필요

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동시에 민북지역 개발과 근대화된 농촌사회 건설을 

현시함으로써 정권의 정치적 정당화에 기여했다. 통일촌은 인간의 이동성

수용소들에 대해 논의한다. 그는 “수용소란 예외 상태가 규칙(nomos)이 되기 시작할 때 

열리는 공간”(같은 책: 319)이라고 규정하면서 예외 상태를 둘러산 권력의 작동이 공간적

으로 표현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Gregory(2006)의 국제관계와 식민주의

라는 맥락을 통해 분석한 관타나모 수용소 사례나 Diana Martin(2015)의 팔레스타인의 

수용소-도시의 중첩적 존재양상에 대한 분석 등으로 이어지면서 예외공간 또는 캠프

(camp)에 대한 논의가 발전하였다.

20) 이들은 캠프를 “영토, 비인간, 사건, 사람들, 관념들을 융합시키고 중층적이고 폐쇄적인 

일련의 공간의 질서를 생산하는 포섭의 장치, 탈/재영토화의 기계”(Tesfahuney and 

Dahlstedt, 2008: 175)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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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내부완결적인 법적 규범과 질서를 유지하여 권력

의 특정한 목적 완수에 연결된 장치였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캠프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옥수수와 같이 키가 커서 은폐가 가능

한 식물은 재배가 불가능하게 규정되어 있다거나, 반입가능한 물건과 조경 

양식이 정해져 있거나, 지뢰가 하나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등 비인간적 요

소들도 질서구축의 요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거주지와 경작지의 

지원 등 인센티브에 의한 주민의 모집과 거주자격 상실 등 디스인센티브에 

기반한 운영은 완전히 강압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자율적이지도 않은 형태

였다는 점에서 캠프의 또 다른 존재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캠프는 강압을 사용하여 격리하는 방식 또는 자연적으로 구성된 지역 

자체를 봉쇄하는 방식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통일촌의 건설은 

‘선별’에 의한 것이었다. 통일촌의 주민모집은 그 질서 안에 포섭됨으로써 

겪을 수 있는 위험(risk)들을 (대부분 경제적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사람들

의 욕구충족을 통해 보상하여 유인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즉 국가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현재적 의미의 민주주

의적인 방식으로 볼 순 없었다. 더 나아가 국가는 이렇게 모집한 사람들을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하였다. 하나의 캠프로서 통일촌은 입주자를 단순히 

국민됨의 자격이 아니라, 그것을 벗겨내고 월북이나 집단행동, 노름이나 

주사, 규칙 위반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만한 경력, 장애나 질환이 없어 

심신이 ‘건강’하여 지속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신체, 결혼을 하여 

핵가족을 이룬 ‘안정적’인, 장손이 아닌 남자라는 몸들의 기준으로 재편했

다. 이 기준은 당시 전방이란 곳이 생각보다 얼마나 일반국민에게 유리되어 

성역화되어 있는 곳인지 보여준다.

당시 엘리트 군인과 공무원의 입장에서 일반 농민들과 저소득층은 전방

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특히 외딴 곳의 농민들과 농촌을 이탈하여 

도시에서 빈곤한 상태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은 안보위험요소로 인식되었

다. 이창호(1968)의 연구에서는 쉽게 돈벌기 위한 ‘알량한 목적으로 농지를 

처분하고 농촌을 등지는’ 자들이 도시문제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 109 -



68

간첩과 심리전 등 간접침략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를 막고 

간접침략을 분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서 국가주도로 농촌을 

개발하고 조직하여 주민의 이탈을 방지하며 반공사상을 주입하고 방첩태세

와 민방위태세를 갖추는 등 전략촌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고광도(1967: 202-203)의 관점에서 농민들은 첫째로 “확고한 

정신적 무장이 결여”되어 “각종 위반을 가볍게 여기며 북괴의 심리전에 노

출되어” 있었으며, 두 번째로 이들이 “자체경계대책이나 방첩대책 등 자율

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이 전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군의 통제가 힘들고 

군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소였다. 따라서 전방에 갈 수 있는 자들

은 특정한 자격을 만족해야만 하고, 이들의 재교육과 군의 통제가 필수적으

로 뒤따랐다. 예를 들어 화전민의 이주과정에서도 선발이 있었다. 양구군이 

민통선 북부에 화전민 입주허가를 요청한 양구군에 대해 해당 관할부대는 

“상기 입주 인원은 화전민 및 제대군인으로서 반공 사상이 견고하고 노동력

이 있는 자”로 한정하였다.

화전민 이주보다 훨씬 더 까다로웠던 통일촌 입주자격 심사는 우리 몸에 

새겨진 전방의 의미를 보여준다. 통일촌 전체 가구의 절반은 제대군인에게 

할당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쳐 신체와 사상이 건강한 

남성이며, 이성애규범적인 핵가족(5인 이하)의 젊은(45세 이하) 가장으로 

채무와 범죄경력이 없는 자들로 채워졌다. 여성은 단지 그런 가장에게 소속

된 노동력을 갖춘 가구원으로서만 전방에서 살아갈 자격을 얻었다. 위험한 

전방에서의 생활 중 혹여나 대가 끊길 수 있기에 장남은 선발대상에서 제외

되었다(전상인·이종겸, 2017: 32). 우리가 전방이나 통일촌에 입주한다고 

가정해볼 때 이러한 기준들의 존재는 우리의 몸들이 입고 있던 국민주권이

나 정체성 등이 벌거벗겨지는 동시에 다른 질서 속에서 권력의 목표에 맞추

어 재구성된다는 캠프의 조직 원리를 보여준다.

1973년 초 통일촌 주민 선발 및 운영 등에 대한 내무부와 국방부의 합의

각서21)가 체결되었고, 이를 토대로 파주시와 철원군의 입주민 공고를 통해 

21) 내무부·국방부(1973), ｢統一村組織運營要綱에 關한 協議覺書｣(철원군청 소장자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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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을 모집하였다. 파주는 80세대, 철원은 60세대로 계획되었으며 이 

중 절반은 제대군인(장교 및 하사관) 세대로 구성되었다. 일반인들은 지역 

연고자를 중심으로 선발하되 사상검증과 범죄경력, 군복무, 건강과 가족상

황 등 다양한 선발기준이 적용되었으며, 군 출신은 제대 후 입주영농을 희

망하는 하사관 이상의 직업군인들이었다. 비록 엄격한 선발기준이 있었지

만, 당시 영농을 통한 기대수익과 입주민에 대한 주택 및 교육비 지원 등은 

일반적인 군인이나 공무원 또는 다른 직업보다 훨씬 매력적인 인센티브였

다. 각 가구에는 철원 유곡리의 경우 논 3,300여 평, 밭 3,000여 평의 경작

지, 파주 백연리의 경우 8,000여 평의 경작지와 함께 15평 정도의 현대식 

주택이 제공되었으며, 당시 인근 지역에서는 이용이 힘들었던 전기와 전화, 

경운기와 트랙터, 마을 버스도 지원되었다. 따라서 통일촌의 입주민 모집은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한다. 

다른 캠프들이 그러하듯, 통일촌에서는 거주자들의 정체성이나 경력이 

지워지고 특정한 일만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이전에 누리던 직업 선

택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등의 헌법적 국민주권들이 박탈되는 

한편, 총기 지급과 같은 초법적인 새 질서가 만들어졌다. 이것은 국가안보 

위기론에 근거한 전방의 예외상태의 창출에 의한 것이었다. 통일촌 주민은 

농업에만 종사하도록 지정되었으며, 경작활동과 기타 소득사업들은 모두 

마을 공동으로 관리되었다. 이는 이스라엘의 키부츠와 같은 사회주의 경제

공동체와 비슷한 구조였다. 입주민의 절반은 직업군인 출신으로 구성된 민

간 군사방위조직으로, 마을 안에 무기고와 초소가 설치되었고 유사시 전선

방위를 맡을 수 있도록 군과 연계한 잦은 훈련이 이루어졌다.

철원 통일촌 주민들의 경험은 군의 통제가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국가의 지원은 이러한 위험하고 고된 생활을 인내하는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당시까지 유곡리는 출입영농조차 허용되지 않는 가장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이었으며 오성산의 북 관측소에서 잘 보이는 곳으로 

에 따르면 통일촌 운영의 목표는 잘 살고 복스럽고 정다운 마을로서, “1) 자유, 민주주의의 

이상향, 2) 자조, 근면, 협동, 자위하는 새마을”, “호당 경지면적 2ha 이상의 자위안정 농

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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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군사적인 긴장감과 군부의 통제하에 있었다. 증언에 따르면 “입주 초

기에 밤이 되면 등화관제를 철저하게 했고 마을사람들에게 칼빈총이 배당

되어 있어 유사시를 대비해 수시로 훈련을 받았다”22)고 한다. 또한 군인들

과 경계근무를 서기도 했다. 주택 벽면은 총알이 관통할 수 없게 두껍게 

만들어졌고, 집집마다 일련번호가 주어져 “유사시 각 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휘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한다. 입주민들은 잦은 군사훈련과 점

호 및 등화관제에 참여해야만 했으며, 마을에는 무기고가 마련되어 세대별 

총기가 비치되었다(전상인·이종겸, 2017: 32-33). 일상적 의복, 경작물의 

종류, 조경과 같은 요소도 군사적 요소로서 고려되었다. 예를 들어 군부의 

규정23)에 따라 남자는 규정된 모자 착모, 여자는 규정된 표식(마후라 등)을 

부착해야 했다. 또한 음주는 관혼상제를 제외하고 금지하되, 농번기는 1인 

1일 2잔(合)으로 제한되었다. 이처럼 주민들은 고도의 군 통제와 군사주의 

문화 속에 적응해 살아야 했다. 통일촌은 결국 애초 목표했던 이스라엘의 

정착촌(키부츠)보다는 장벽 안에서 통제와 감시 속에 살아가야 하는 팔레

스타인 캠프(수용소)에 더 근접하게 되었던 것이다.

개척과 초기 생활 동안 전체적으로 적지 않은 수의 입주민들이 지뢰피해

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략촌 입주민들의 농경지 개척과 입주 

초기 생활에서 발생한 여러 피해들은 아직도 제대로 수집되거나 알려지지 

않았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국가가 이러한 피해들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

을 뿐만 아니라 은폐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국가는 오히려 전략촌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이후 지뢰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에 

책임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게끔 했다. 이렇게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지역에 정주하는 대신 국가로부터 관리와 지원을 받는 거래의 형태

는 민북지역의 전략촌 뿐만 아니라 1974년 이후 서해5도의 개발과정에서

도 되풀이되었다(전원근, 2014).

캠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결코 권력의 의도대로만 움직이지 않았다. 초

22) 철원문화원·강원도문화원연합회(2018), 철원군과 김화군의 사라진 근현대사, 247쪽.

23) 국가기록원 DA0443865 ｢민통선 북방 전략촌 입주자 실태에 대한 의견 회시｣에 군부의 

통일촌 민사규정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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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기 입주자 ‘선별’이 이루어졌지만,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질서의 틈을 

이용하여 전복적인 상황들을 연출했다. 이에 관심을 가지고 군과 정부기관

은 주민들의 일상적 위반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첩보들을 보고하였다. 1976

년 9월 군은 (재건촌 및 통일촌) 전략촌 주민들이 “규정상 허점을 악용하여 

농지를 불법으로 암거래한다든가 군장벽지대까지 불법 개간함으로써 군작

전상 지장을 초래”한다는 내용의 첩보와 대책구상을 요구하였다.24) <그림 

5>는 통일촌의 입주자들이 정부와 군의 가이드대로만 움직이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주민의 행위가 상세히 관찰되고 보고되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

으로는 군사 시설물 및 전술 장애물의 절도 및 파손행위, 허용된 지역 외의 

불법개간 및 침식행위, 무상 분배받은 토지 및 가옥의 불법 매매 및 양도, 

영세민의 생활 안정책 구상이 위반자의 실명과 함께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내무부는 ｢민통선 북방 전략촌 입주자 실태에 관한 의견 회시｣에서 “이는 

당부의 단독으로 조치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 문제를 관련부처 

관계관 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회시한다. 

또한 내무부는 1977년 강원도지사 앞으로 ｢민통선 북방 전략촌 주민 

부채에 관한 첩보｣를 하달하고, 새마을 정신을 진작하고 지도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지시하였다. 여기에서 지적된 것은 적자영농, 음주 및 도박행

위로 인한 부채 증가로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유곡리 통일촌의 경우 총 부채가 13세대 13백만원이며, 연간 영농적자가 

2,600천원, 영농자금 2,800천원, 기타 부채 7,540천원으로 보고되었다. 이 

내용은 1977년 5월 28일 관할 부대에서 상세하게 작성한 것으로 내무부에 

조치를 요청한 사항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계속된 흉작과 행정관서의 치안 

및 행정력 소외로 인해 도박이 유행하여 개인 부채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었다.25) 실제로 단순 농업 위주에 사채, 농협, 장기채 등 부채가 누적되어 

24) 내무부(1976), ｢민통선 북방 전략촌 입주자 실태에 대한 의견 회시｣(수신 육군참모총장) 

(국가기록원 DA0443865) 안에는 육군본부에서 작성한 전략촌 입주자 실태 첩보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 당시 파악된 실태자료는 백연리는 78세대, 유곡리는 64세대로 입주당시

와 달리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25) 내무부(1977), ｢민통선 북방 전략촌 주민 부채에 관한 첩보｣(국가기록원 DA044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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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곡리 통일촌의 생활고는 극심해져 갔다. 그 원인은 입주 후 3-4년간 이루

어진 객토와 개간 등으로 영농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었으며 농업용수와 토

질 박토로 인한 작황 저조 및 고리사채 이용 등에 있었다.

 

<그림 5> 1976년 육군본부의 전략촌 주민문제에 대한 첩보 일부

(자료: 국가기록원 DA0443865)

이러한 문제들은 1977년 ｢통일촌 육성 세부 실천 계획｣(국가기록원 

DA0443865)의 작성으로 이어졌다. 여기서는 주민의 생활지도와 교통, 협

동 등 세부 항목별로 대책이 강구되었다. 더 나아가 1978년 내무부와 국방

부는 ｢통일촌 사후관리에 대한 각서｣26)를 체결한다. 이는 지속적인 모니터

링과 첩보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의 해결과 통일촌의 퇴거와 신규입주 등 

새로운 변화와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생활에 변화가 생겼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입주자의 퇴촌 희망시 이를 

허용하고 새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고, 경작권의 가족내 승계에 대

26) 철원군(1978), ｢통일촌 합의각서 조정 제출｣(철원군청 소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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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 대리경작자, 외부노동자 고용, 주택 및 공공시설 변경, 농한기 일

시퇴촌 및 외부노동, 출입증 발급의 간소화, 강제퇴거의 내용 등이 있었다. 

또한 통일촌 사후관리에 관한 합의각서는 재건촌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

로 되었는데, 그 이유는 “재건촌은 기존마을이며 군사적인 면보다는 행정적

인 면의 비중이 크며, 통일촌의 경우 주택이나 토지 등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내 것이라는 소유관념이 희박하여 주택보수를 게을리 하는 등의 부작

용이 노출되고 있어 별도의 고지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설명되었다.

통일촌은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의 시초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

러 문제들이 불거지며 전방의 자랑스러운 시범촌이라기보다 일종의 골칫거

리가 되어갔다. 1975년 민통선 북방 개발 수립을 위한 조사보고서(국가기

록원 DA0443865)에 지적된 전략촌의 문제점들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는 이주민 구성의 이질성(출신지역 및 군출신과 농민출신 간의 이질성)으

로 새마을운동이 어렵다는 점, 철원은 공무원이 공무로 방문하더라도 4개 

출입증이 필요할 정도로 복잡하고 통제가 심하다는 점, 부락자체 방위능력

에 격차가 나타난다는 점, 수복지구 토지소유권 분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는 점, 입주민 군출신자들의 영농기술미달, 군통제로 인한 영농지장 등이 

있었다. 특히 토지소유권 문제의 확대는 경제건설 및 경관경쟁에서의 남한

의 승리와 함께 1980년대 초반 국회에서의 전략촌 추가건설 논의에도 불구

하고 더 이상 전략촌이 확장 건설되지 않은 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에도 지속해서 대통령에게 토지문제를 중심으로 전략촌이 문젯거

리로 보고되었지만,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었다.

통일촌의 사례는 ‘전방’ 또한 하나의 거대한 캠프로서 존재했음을 시사한

다. 캠프는 다양한 사건, 관념, 물질, 제도들을 뒤섞어 권력의 유지에 기여

하는 공간적 질서를 구축하는 장치이다. 그렇게 볼 때 전방이라는 이 질서 

안에는 한국전쟁에서 연평도피격에 이르는 수많은 사건들과 이미지들, 법

률과 제도들이 융합되어 냉전적, 군사적, 폭력적인 하나의 질서가 만들어진

다. 전방은 휴전선 인근의 경관과 같이 특정한 공간의 모습과 결부되어 

상상되곤 하지만,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이나 기능은 특정 지역을 넘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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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물리적으로는 전방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목격하게 되는 표지판과 검문소, 탱크 진격을 막기 위한 구조물, 간첩신고 

포스터와 국방색과 위장무늬 등에서 나타나며, 제도적으로는 ‘누가 전방에 

갈 수 있는가’ 또는 ‘누가 전방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가’를 정의하

는 징병제, 신체검사와 훈련소의 작동방식, 사상검증과 범죄경력 조회 등의 

요소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전방의 선별기능들은 누가 전방에 

갈 수 있는 신체를 가지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남성-비장애-건강한-젊은 몸

과 그렇지 못하는 몸을 나누는 경계로서 우리 ‘몸’ 위에 새겨지기도 한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전방에서의 근무 경력은 ‘고생을 뼈빠지게’ 했던 경험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건아로서 자랑스러운 조건을 갖춘 신체와 남성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4. 탈냉전 과제로서 전방의 해체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걸쳐 이루어진 주변부 지역의 재영토화 

작업들은 국토개발과 냉전 지정학에 입각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오늘날 우리

가 다양한 경관적 이미지와 의미망으로 경험하는 안보-경제 연계체로서 ‘전

방’의 구성에 기여했다. 전방은 냉전과 분단이라는 현실을 조직화하고 구체

화하는 담론이자 장소로서 작동한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전방에 갈 

수 있는 신체(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남성)와 그렇지 못한 신체로 나뉘

어 왔으며, 전방/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어 왔다. 또한 전방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간첩신고 포스터나 

전쟁기념물, 교과서와 미디어에서도 볼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사전에 막는 일종의 경계이다. 북한의 인터

넷 주소에 우리가 접속하지 못하는 막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 프로

그램도 이미 가상공간에서 전방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전방은 

우리 몸과 의식에, 문화와 제도에, 그리고 전국 곳곳과 가상공간에도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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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겨져 있다. 포페스쿠는 이러한 경계의 편재성을 ‘네트워크화된 경계

(networked border)’로 개념화한다. 네트워크화된 경계란 경계가 영토의 

특정한 변방뿐만 아니라 제도와 우리의 신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장소들

에 그 기능이 분산되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Balibar, 2002; 포페스

쿠, 2018). 이런 점에서 보면, 전방은 단지 ‘접경지역’특별법에 의해 규정된 

행정구역이나 ‘DMZ 일원’이라는 특정공간의 문제라기보다, 다양한 방식으

로 연결된 네트워크로서 한국사회 도처에 존재하고 기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주장일 것이다. 경계를 이렇게 다층적인 차원을 통해 

살펴본다면, 긴 시간 동안 ‘전방’이 우리에게 무엇이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

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과 전후 형성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민간인통

제선, 수복지구, 군사시설보호지역, 접경지역 등의 다양한 군사적·행정적 

경계들은 전방의 복잡성을 극대화시켰다. ‘전방’은 이 복잡함을 하나의 단

어로 응축하는 한편 경험과 일상의 영역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했다. 국제

적 탈냉전화가 진행되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전방의 존재와 긴밀하게 엮인 

안보담론들은 지금도 강력한 구심점이 된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전방 

방문은 가장 흔한 예가 될 것이다. 전방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국민국가 

경계형성의 문제로 다시 보아야 하는 이유는 ‘전방’이라는 감각이 그것을 

탄생시킨 냉전지정학27)과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안보28)를 주어진 객관적 

27) Agnew(2003: 103)는 기존의 지정학을 그것의 구성적 성격과 권력관계 및 수행성을 통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역사적으로 문명적 지정학(civilizational geopolitics), 자연화

된 지정학(naturalized geopolitics),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지정학(ideological 

geopolitics)으로 범주화하였다. 특히 이데올로기적 지정학의 하나로 냉전 지정학은 세계

를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안전한(friendly) 지역과 위협적인 지역이라는 공간구분을 

통한 세계의 균질화, ‘봉쇄(containment)’나 ‘도미노 효과’, ‘헤게모니적 안정성’이라는 주요 

관념들을 통한 이데올로기 갈등의 자연화로 특징지어진다고 설명한다. 그는 현대의 지정학

적 상상들은 세계를 시각화하고 세계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수단이자 체계로 작동하며 

유럽뿐만 아니라 식민지와 신생 국가들의 질서와 체계 안에 편입되며 일종의 공통감각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한다.

28) 안보(security)가 지식권력과 담론, 통치의 방식들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점은 1980

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의 정책 비판으로부터 1990년대 등장한 비판지정학(critical 

geopolitics), 페미니즘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개인의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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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지속적으로 자연화시키기 때문이다. 그것을 해체하는 것은 고루한 

냉전지정학적 담론에서 벗어나 공간의 구획을 활용하는 하나의 사례로서 

이야기하는 계기가 된다. 이것은 앞으로 경계에 대한 더 다양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통일촌은 전방의 일부 공간에 조성된 조용한 마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국사회에 포개져 있는 전방의 존재양상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이다. 전

방을 이루는 요소들을 섬세하게 분석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이 

어떠한 원리로 조직되어 있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전방은 

세계와 우리가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낸 사회적 구성물이며, 그러한 점에서 

다시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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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s, Halls, and Camps: 
The (De)Construction of ‘Fronts’ and Tongil-chon 

in Cold War Korea

Chun, Wonkeu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RIAW)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ongil-chon (unification villages) and the use of jeonbang (the front) 

as a spatial concept from the late-1960 to early 1970s in the South 

Korea. While food shortages following the Korean War necessitated 

the development of the northern areas of Civilian Control Line 

(CCL), this development conflicted with existing security fram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ound compromise between these two 

spatial logics in the form of created jeonryak-chon or strategic 

hamlets. Through the militarization and development of this area, 

the jeonbang became a double barrier that served as a wall divides 

between inside and outside of South Korea and a wall divides 

between the dangerous front and the secure rear within its territory. 

Second, the jeonbang served as an exhibition hall for propaganda 

towards not only the outside world but also within. The tongil-chon 

or unification village, for instance, served as a political construct of 

a utopian society that South Korea used to foment political power 

amongst their people. Third, the unification villages show the logic 

of camp and space of exception which the jeonbang has embodied 

for last 40 years. The government strictly distinguished those who 

can be inhabitants from those cannot, arranging and establishing 

new spatial order. The inhabitants, under military control, could not 

assert their basic rights. These layers of the front are still working 

in South Korea, limiting popular imagination of territory, security, 

and border within old Cold War frames. This analysis de-constr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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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logic and discourse on jeonbang in Korean society and 

asserts that re-imagining this spatial logic can present new 

possibilities between the two Koreas. 

Key Words
front, division border, security-economy nexus, wall, exhibition hall, 

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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